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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 

1. 美, 리튬 광산 산다…전략산업에 국가 개입 확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 ‘태커패스’ 관련 정부 대출 조건의 재협상 과정에서 

최대 10% 지분을 요구함 

- 백악관은 공적 자금 지원이 납세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GM이 태커패스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음. 리튬아메리카스에는 경영 통제권 일부를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협상은 리튬아메리카스와 GM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확대되는 사례로 평가됨 

(한국경제 2025.9.24) 

 

2. 올 상반기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10% 늘었다' 

- 국제싱크탱크 제로카본애널리틱스는 올 상반기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386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고 발표함 

- 전체 에너지 투자 3조3000억달러 중 2조2000억달러가 저탄소 에너지 분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제로카본애널리틱스는 미국의 반친환경 정책에도 중국과 유럽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글로벌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함 

(뉴스트리 2025.9.24) 

 

3. 브라질, 열대우림 영구기금 첫 출연…글로벌 탄소시장 연합 구상 계획도 밝혀 

- 브라질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 10억달러를 출연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약속은 기금의 

첫 투자 사례임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제3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유엔 총회 고위급 

행사에서 산림 보존 성과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는 글로벌 탄소시장 연합 구상도 함께 제시함 

- 브라질 정부는 두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적 기후 협력과 국내 산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임 

(임팩트온 2025.9.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457511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9240012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22


 

국내 정책 

1. 정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도 검토해야” 

-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은 내연차 판매 제한 방안을 논의함 

- 24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 48%·53%·61%·65%의 4가지 감축 

후보안을 제시했으며, 감축 시나리오별 수송 부문 배출량 감소 효과를 공개함 

-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연비 개선 등을 통해 도로 부문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힘 

(천지일보 2025.9.24) 

 

2. ‘공해 보전 국제조약’, 내년 초 발효…‘30X30 협약’ 발판 마련 

-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BBNJ)이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됨 

-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칠레, EU 등 60개국이 비준을 완료해 발효 기준을 충족했음 

- 협정은 서명국 112개국 중 60개국 이상 비준 후 120일이 지나 발효되며, 이번 발효는 국제 해양 보전 체계 강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임 

(한겨레 2025.9.22) 

 

3. 내년 기업 탄소배출권 부담 4배 급증 

- 정부는 내년 기업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부담 예산을 약 7700억원으로 편성했음.  

- 이는 올해 예상 부담액보다 4배 가까이 높음 

-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관세 전쟁, 법인세 인상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 탄소배출권 규제가 지나치게 빠르게 도입돼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한국경제 2025.9.23)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606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220033.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331581


 

글로벌 기업 

1. 美·中, 유럽서 배터리 재활용 동맹…韓 이중압박 

- 중국 거린메이(GEM)와 미국 어센드엘리먼츠가 유럽에서 배터리 재활용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사는 유럽에서 블랙 매스를 회수해 인도네시아 GEM 시설에서 재활용한 뒤, 이를 다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협력 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디지털타임스 2025.9.24) 

 

2. ‘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에…MS, 칩 표면에 냉각수 흘리는 기술 개발 

-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칩 표면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신기술을 개발함 

- 기존에는 칩 외부 냉각판 방식이 주류였으나, MS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유체 제어 기술인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적용함. 해당 기술은 현재 시제품 단계에 적용되고 있음 

(조선비즈 2025.9.24) 

 

3. 블랙록, 한국 AI 허브 투자 추진…증권업계 "글로벌 자본 유입 모멘텀" 기대감 ‘솔솔’?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뉴욕에서 MOU를 체결하고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함. 협력 방향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결합, 아·태 지역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의 

세 가지로 정해짐 

- 블랙록은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참여하도록 하고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방침임 

(한스경제 2025.9.23) 

 

4. 美법원, 오스테드 손 들어줘…중단됐던 해상풍력 공사 재개 

- 덴마크 오스테드가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안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의 공사를 

재개하게 됨 

-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공사 중단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명령에도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 이번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됨 

(임팩트온 2025.9.23)  

 

 

 

https://www.dt.co.kr/article/12019915?ref=naver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09/24/JTMHIOH3MJE3ZB3JAPSJ6P43Z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86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92


 

국내 기업 

1. LG엔솔 호주 광산업체와 탄산리튬 공급계약 체결, 미국 공급망 확보 

-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앤슨리소시스와 연간 최대 4000톤 규모 탄산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앤슨리소시스 미국 자회사 ‘A1 리튬’이 유타주 패러독스 분지에서 채굴한 탄산리튬을 2028년부터 5년간 

공급받게 됨 

- 계약은 5년 연장 가능 조항이 포함돼 미국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임 

(비즈니스포스트 2025.9.24) 

 

2. 현대건설, 국내 첫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준공…“하루 1톤 청정수소 생산” 

-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준공함 

-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임 

- 연말까지 시운전을 마친 뒤 2026년부터 하루 1톤 이상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한국면세뉴스 2025.9.24) 

 

3.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자회사 美 케민인더스트리즈에 매각 

- CJ제일제당은 중국 바이오 자회사 ‘유텔’을 미국 케민인더스트리즈에 매각함 

- 유텔은 2020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효소 중심 비주력 사업으로, 5년 만에 정리하는 사례임 

- 매각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바이오사업 및 신성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뉴스핌 2025.9.24) 

 

4. ‘투자 가속’ 포스코홀딩스, 일본제철 지분 매각 2400억 확보 

- 포스코홀딩스는 일본제철 지분 785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약 2388억원을 확보함 

- 이는 보유 지분 1.5% 중 절반 수준임 

-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인텔리전트 팩토리, 북미·인도 제철소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해운사 HMM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됨 

(아시아투데이 2025.9.24)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3317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68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24001098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401001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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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또다시 시행 연기되나…산업계 반발·IT시스템 준비 지연 

 

- 유럽연합(EU)은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IT 시스템 준비 지연을 이유로 다시 1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해당 법은 대두,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천연고무, 목재 등 주요 원자재가 산림 파괴와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증명해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시카 로스월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 시행 연기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음. 로스월 집행위원은 IT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무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적 문제를 연기의 직접 사유로 제시함 

- 당초 대기업은 2024년 12월,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1년 연기된 상태에서 추가 연기 

논의가 진행 중임 

- 유럽연합 역내에서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 기업들의 추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연기와 규제 완화를 요구함 

-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교역국들도 수출 위축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 

원자재의 규제 면제를 주장함 

- 반대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유럽의회 일부 의원과 환경단체는 이번 사태가 집행위의 정치적 

의지 부족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함  

- 국제환경단체 펀(Fern)의 니콜 폴스터러는 법 시행 지연이 숲 파괴와 극단적 기상이변 증가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으며, 

WWF 유럽정책 책임자 안케 슐마이스터-올덴호브는 EU 집행위의 무능과 정치적 의지 부족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함 

- 지구환경단체 어스사이트(Earthsight)의 샘 로슨 대표는 연기안이 준비하지 않은 기업을 보상하고 성실히 투자한 

기업을 불이익에 빠뜨린다며, 법의 범위와 요건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 EU 내에서는 소규모 생산자 보고 의무 면제, 최종 운영자에만 실사 책임 부과 등 규제 완화 논의도 병행돼 제도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임팩트온 2025.9.24)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19

